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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연구는 후발 산업국 발전경로의 다양성을 낳은 원인을 탐구하기 위해 

한국과 대만의 1970~80년대 자동차 산업정책의 형성 과정을 살펴본다.

한국과 대만은 싱가폴, 홍콩과 함께 2차 대전 이후 산업화 후발주자로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주목받았으며, 이들의 성공 원인을 찾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Haggard, 1990; Öniş, 1991; World Bank, 

1993). 특히 한국과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경험하고 냉전의 최전선에 위

치한 후발 산업국이라는 유사한 역사적, 국제정치경제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한 방식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요한 

연구의 대상이다. 한국이 국내에서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가 대표기업(national champion)을 육성한 반면, 대만은 글로벌 생산체계

에 통합되어 다국적 기업의 전략적 공급자를 육성하고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유사한 경험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대만의 산업발전 방식이 분화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1970~80년대 한국과 대만의 자동차 산업

정책의 형성과정에 주목한다. 왜 한국과 대만은 1970년대 초 자동차 산업 육

성 초기 유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후 서로 다른 경로, 한국은 독자적 완

성차 수출 중심, 대만은 부품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로 발전했는가? 왜 대만 

정부는 국가 대표기업 육성을 추진하다가 글로벌 생산체계에 통합되는 방식

으로 전략을 변경하였는가? 왜 한국 정부는 70년대 수출중심의 중화학공업

화 대약진(big push) 이후 진행된 과잉투자에 대한 조정을 거치고도 독자적

인 완성차 기업 육성을 지속했는가?

양국의 자동차 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자동차 산업이 양국의 

상이한 산업발전 방식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은 다른 산업과

의 연계효과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후발주자의 산업화 과정에

서 국민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조동성 ․ 조우진, 1998: 2-4). 한국과 



 관료정치와 산업발전의 정치경제   39

대만에서도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 산업 육성이 모색되었다. 더욱 주

목할 점은 두 나라가 자동찬 산업에서 초기에 유사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

고 서로 다른 구조로 발전해 나갔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는 88년에 연간 

완성차 생산량 100만 대를 돌파하고 그중 3분의 2 정도를 미국 시장에 수출

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유모델을 중심으로 독자적 완성차 수출구조를 

구축했다. 반면에 대만의 경우는 대체부품 시장(aftermarket)에서 소형차 22

만대 판매와 맞먹는 12억 불의 수출을 달성하는 등 부품 수출구조를 발전시

켰다(Chu, 1994: 144-148). 

두 나라의 산업발전 양상의 차이를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제도와 구

조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지만 그 강조점에 따라 크게 사회

중심 시각과 국가중심 시각으로 구분된다. 사회중심 시각에서는 산업발전이 

사회적 조직의 내재된 논리에 기초해 있으며, 기업의 전략이나 정부의 정책

은 이미 제도화된 사회의 조직적 특성과 합치할 때만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

장한다(Biggart and Guillén, 1999). 하지만 이는 사회적 조직 논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 및 민간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그 과정

에서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경시한다. 특히 한국과 대만은 모

두 후발 산업국으로 추격과정(catching up)에서 국민경제를 구축하는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반면 국가중심 시각은 국가의 산업정책이 기업의 경영전략에 인센티브 구

조로 작용해 발전방향에 영향을 주며, 응집성 있는 국가 조직과 협력적인 국

가-사회(기업) 관계가 산업정책의 실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

한다(Chu, 1994). 하지만 이는 국가 정책의 유효성이 제도적 조건으로 환원

되지 않음을 간과한다. 무엇보다 이 관점은 유사한 제도적 조건에서도 행위

자 간 조정의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국가중심 시각과 같이 후발국의 산업화에서 산업정책의 중요성

을 인정하지만, 그를 형성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요 행위자 간의 

내생적(endogenous) 정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 정책은 응집성 

있는 국가 조직이나 협력적인 국가 사회 관계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내부 엘리트 간의 경쟁, 그리고 국가 엘리트와 민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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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

책 형성 과정에서 국가 엘리트 간의 관료 정치와 이를 둘러싼 국가-사회 간 

상호작용의 정치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는 상이한 이해관계를 지닌 행위자 간 권력 분포의 문제로 귀결

되는 기존의 관료정치 논의(Wu, 2005)와 구별된다. 본 연구는 산업정책의 

주도권을 두고 관료 엘리트들이 차별화된 대안을 바탕으로 상호 간 그리고 

민간 행위자 간의 담론 과정을 통해 정당성을 갖춘 대안을 재구성해 정책의 

조정이 이뤄진다는 데 주목한다. 즉, 정책 경쟁의 결과는 단순히 누가 권력을 

가졌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책 대안을 정당화시키기 위

한 노력 속에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1970~80년대 한국과 대만의 자동차 산업발전 방식의 차이를 

야기한 산업정책 형성의 정치적 동학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 엘리트를 분석 

단위로 삼고, 정권의 생존 및 지배의 정당성을 둘러싼 이들 간의 정책 및 발

전전략의 충돌과 변화 그리고 수렴의 과정을 살펴본다. 우선 한국과 대만의 

자동차 산업발전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담론과정을 중

심으로 재해석한 관료 정치를 본 연구의 대안적 관점으로 제시한다. 이후 한

국과 대만의 자동차 산업발전 및 산업정책의 차이를 살피고, 각국의 관료정

치를 분석함으로써 산업정책을 둘러싼 대안적 담론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조

정되어갔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II. 기존 이론 및 대안적 이론 검토

1. 기존 이론 검토: 사회중심 시각과 국가중심 시각

한국과 대만의 서로 다른 산업발전의 양상과 그에 대한 산업정책의 역할

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먼저 사회중심 시각은 산업발전의 다양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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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며, 이는 각 국가의 산업구조적 특성과 고유한 사회적 조직화의 영향 하

에서 전개된다고 주장한다(Feenstra et al., 1993).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은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구조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요구하는 완성차 조립업계

에 비교우위가 있었으며, 반대로 대만의 경우는 중소기업 중심의 수평적 구

조를 바탕으로 주문자 중심의 시장인 부품 제조업계에 비교우위가 있었다. 

또한 국가의 산업정책은 기존 산업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 대만 

정부에 의해서 시도된 수출주도 완성차 공장 사업은 중소기업 중심의 대만 

산업 구조와 조응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Biggart and Guillén, 

1999: 730-736).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산업구조가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가 취

했던 산업정책의 산물임을 간과한다. 물론 정부의 산업정책은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기존 산업구조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작동한다(임혜란, 1999: 276- 

280). 그러나 III장에서 보여주듯이 70년대 초 한국과 대만의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 부문은 물론 부품 부문도 유치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즉 어느 한 쪽

이 더 유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는 산업정책이 

기존의 산업구조를 단순히 강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산업정책의 결과로 

특정한 구조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사회중심적 시각은 발전의 경로가 열려 있으며 그러한 과정이 

사회적 압력 그 자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음을 간과한다. 예컨대 중화학공

업화 이전에 한국 정부도 80년대 대만과 유사하게 토요타(Toyota), 포드

(Ford)와 같은 다국적 기업의 하위 파트너로서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

을 폈고 완성차 업계 역시 그러한 전략에 우선성을 두었다. 그러나 이를 대

체해 70년대부터 고유모델 개발을 추진한 것은 정부의 발전전략 변화의 결

과이지 재벌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백종국, 1990: 400-412). 또한 단

순히 대기업 중심, 중소기업 중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 중심이

라 하더라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며 그

러한 전략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과정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중

요하다. 한국과 대만에서 자동차산업은 국가에 의해 육성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은 단순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업계의 이해가 그대로 반영되는 과정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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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어진 산업구조가 산업발전 방식을 결정한다고 

보기보다는 국가가 산업정책을 구성하고 실현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서 

산업구조와 산업발전 방식이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국가중심 시각은, 사회중심 시각의 구조적 결정론과 달리, 국가의 

의도적 개입이 일본, 한국, 대만 등의 자동차 산업발전 과정에서 주요한 변수

였음을 강조한다. 이에 따르면 후발국의 산업발전은 자국의 산업구조를 노동

집약 산업에서 자본 및 기술집약 산업으로 고도화하려는 국가 엘리트들의 전

략적인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Johnson, 

1982: 19-20). 국가중심 시각은 기존의 산업구조나 국제정치경제 환경 등 주

어진 조건 하에서 사적 기업의 인센티브 구조를 변화시키는 산업정책이 국가

의 산업발전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나아가 그러한 산업정책이 

형성되는 제도적 조건에 주목하며, 응집성(cohesive) 있는 국가 구조와 협력

적인(cooperative) 국가-기업 관계가 주어질 때 산업정책이 성공적인 산업발

전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Evans, 1995: 10-18).

이러한 시각에서 자동차 산업을 분석한 논의로는 Chu(1994)가 대표적인

데, 그는 한국과 대만의 산업정책의 차이가 국가 관료조직 및 정부와 기업 

간의 정책망(policy network)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Chu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산업정책을 주도하는 상공부가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거시적 관

점에서는 경제기획원이 통제하는 응집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

이 월간수출진흥회의 등을 통해 상호 소통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반

면 대만의 경우 산업정책을 주도하는 경제부(MOEA: Ministry of Economic 

Affair; 이하 MOEA) 소속 공업국(IDB: Industrial Development Bureau; 이

하 IDB)이 필요한 정책적 자원(수입 제한 등)을 독점하지 못했으며 경제자

문기구인 중앙은행 및 경제건설위원회(CEPD: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이하 CEPD)와 같은 거시경제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했다. 나아가 정부는 기업과 직접적으

로 협력하기보다 거리를 두며, 오직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한 사적 로비가 

이루어졌다. Chu는 이러한 제도적 차이로 인해 한국은 관료 내부 및 사적 

행위자들과의 조정에 성공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일관적 산업정책을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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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지만, 대만은 그러한 조정에 실패했다고 주장한다(Chu, 1994: 138- 

144). 

그러나 국가중심 시각은 산업정책의 성공에 관료 내부 및 정부와 기업과

의 조정(coordination)이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는 데 설득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국가 내부의 갈등이 상례이며 조정의 문제가 제도적 조건에 의해

서 결정되지 않음을 간과한다. Chu의 주장과 달리 한국에서도 관료 조직 간

의 갈등이 컸다. 예컨대 1970년대 수출주도의 중화학공업화는 이를 반대한 

경제기획원을 우회하여 중화학공업 추진위원회라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청와대 비서실과 상공부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었다(김흥기, 1999: 260- 

267). 또한 유사한 정부조직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자동차 

산업에서는 완성차 수출 산업화를 추진하는 데 실패했지만, 반도체 산업에서

는 산업 고도화에 성공했다(Wu, 2005: 264-274). 따라서 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행위자 간의 조정은 제도적 조건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이를 매개하는 

행위자 간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2. 대안적 이론: 관료 정치와 담론적 조정

본 연구는 국가의 산업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산업정책이 주요한 역할을 

함을 받아들이지만, 산업정책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조정의 문제가 산업정

책의 주도권을 둘러싼 엘리트 간의 정치, 즉 관료정치(bureaucratic politics)

를 통해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그러한 정치적 투쟁이 

단지 누가 권력을 갖고 있는 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대안

을 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즉 행위자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담

론적 상호작용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료정치 논의와 차

별화된다.

산업정책을 둘러싼 관료정치에 주목하는 기존의 논의는 서로 다른 이해관

계를 갖는 행위자 간의 권력(power) 분포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으

로 Wu(2005)는 대만 산업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하면서 정치지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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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과 강력한 인물이 정책 주도권을 갖는 것이 관료 간의 조정을 이뤄내는 

데 핵심적 요소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원로 기술

관료인 이국정(李國鼎)의 강한 리더십과 정치지도자인 장경국(蔣經國)의 지

지로 인해 성공했던 반면, 자동차 산업은 조요동(趙耀東)의 불안정한 리더십

과 그와 충돌한 장경국의 심복인 유국화(俞國華)의 대립으로 인해 실패했다

(Wu, 2005: 252-255). 그러나 Wu의 연구는 완성차 수출 산업화의 실패를 

곧바로 자동차 산업의 실패로 규정함으로써, 이후 왜 대만의 자동차 산업정

책이 기존의 보호정책을 포기하고 부품산업 중심의 글로벌 연계 정책으로 나

아갔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정치지도자의 지지와 같이 권력이 중요한 자원임을 인정하지만 

단순히 권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정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

다고 본다. 동일한 권력을 갖고 있을 때라도 어떤 정책은 성공하지만 어떤 

정책은 실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권력을 통해 실현하려는 정책

이 정부 내 행위자들은 물론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여부가 중요함

을 강조한다. 예컨대 전두환이 지지하던 80년대 청와대 비서실 및 경제기획

원은 자동차 산업을 지엠(GM: General Motors)에게 이관해 독자적 자동차 

산업을 포기하려 하였지만, 결국 국가 대표기업 육성을 지속하되 기존의 설

비투자중심 전략에서 수요중심 전략으로 산업정책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이는 비교우위가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국가 대

표기업의 가치는 경제적 효율성 논리로만 판단할 수 없고 기술혁신 및 고용

창출 등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정치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여론에도 공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당화를 위한 상호

작용 속에서 각자의 정책 대안이 변화해 간다(권형기, 2014: 106). 권력을 

획득한 후에도 처음의 목표가 그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정책의 굴절을 겪게 

되는데, 이는 상이한 대안들이 상호 충돌하는 과정에서 보다 설득력 있는 대

안을 제기하기 위해서 자신의 대안을 반성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정당성

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 조정이 이루어지는 관료정치의 담론적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해 담론 제도주의(Discursive Institutionalism: DI)의 분석틀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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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DI는 정치 행위자들의 생각(ideas)이 이익과 가치를 규정하고 제도를 

형성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디어의 실질적 내용이 전달 ․ 교환되는 

담론과정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Blyth, 2002: 34-45). DI에서는 아이디어를 

3가지 차원에서 구분하는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구체적인 정책(policies), 그 

다음이 정책들의 패러다임인 프로그램(programs), 마지막으로 추상수준이 가

장 높은 공공철학(public philosophies)이 있다(Schmidt, 2008: 306). 이에 

본 연구에서도 세 가지 층위의 아이디어가 모두 고려되는데, 개별적 자동차 

산업정책은 정책에, 그를 뒷받침하는 거시적 발전전략은 프로그램에 대응된

다. 근본적으로 그러한 아이디어의 근간에는 시장에 방임하지 않고 국가 주

도 하에 산업적 고도화를 추구하는 발전주의(developmentalism)가 존재하며, 

이는 쿠데타 등 취약한 정치적 정당성을 경제적 성과를 통해 보완하려는 한

국과 대만 정권의 생존 및 지배의 정당성 조건에서 비롯한다(Johnson, 1999: 

53). 이때 저차원의 아이디어는 고차원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그것의 정당성

을 담보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별정책과 그것이 기초한 발전전략이 담론 

과정의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위기 시기에 정권의 생존과 정당성 문제가 부

각되면 이를 가능케할 발전주의 철학이 하위 아이디어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준거점으로 표면화된다.

또한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담론적 과정은 수평적인 조정적 담론(coordi- 

native discourse)과 수직적인 소통적 담론(communicative discourse)으로 구

분된다(Schmidt, 2008: 309-313). 본 연구에서는 국가 엘리트 간의 산업정책

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 및 이들과 조직된 민간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조정

적 담론으로 파악하며, 국가엘리트가 특정한 대안을 바탕으로 정치지도자를 

설득하는 과정을 소통적 담론으로 규정한다. 당시 한국과 대만은 권위주의적 

정치제도이기에 최종적인 정책 담론의 조정은 실권을 독점한 정치지도자와

의 소통적 담론을 통해 이루어졌다(윤홍근, 2013: 180). 정치지도자는 국내

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정권의 생존 및 정당성의 기반을 해석해 경제정책

의 배경철학인 발전주의를 규정하며, 그를 위한 개별정책 및 정책프로그램을 

선택한다. 이를 제공하고 주도하는 행위자가 국가 관료 엘리트이며, 기업과 

같은 민간 행위자는 기업의 구조, 시장전망 등에 기초해 해석한 이해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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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특정 정책을 요구한다. 발전주의에 기초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협력이 요구되므로 기업의 요구는 중요시 고려된다. 그러나 국가 엘리트는 

단순히 특정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구성자로서 자기 

부처의 주도권을 위해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려 한다. 이에 국가 엘리트는 자

신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상대와 차별화되는 대안을 제시하며 국가 내부의 

격렬한 관료 정치가 발생하고, 상대방의 대안 및 민간 행위자의 요구에 반성

적으로 대응하는 조정적 담론 과정을 거쳐서 정치지도자를 설득하기 위한 자

신의 대안을 재구성한다. 이러한 관료정치 속 대안의 경쟁을 통해 국가 정책 

및 그에 따른 제도가 진화한다.

III. 한국과 대만의 상이한 산업발전 방식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대표주자인 한국과 대만은 일본 식민지 경험과 후

발 산업국이라는 유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산업발전 방식을 보여줌

으로써 주목받아왔다. 한국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직적으로 통합된 국내 생

산체계를 구축해 국가 대표기업의 육성을 통해 산업발전을 이룩한 반면, 대

만은 중소기업의 수평적인 연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생산체계에 통합되며 틈

새시장 공략하는 전략적 공급자 육성을 통해 산업발전을 이룩해왔기 때문이

다. 사회중심 시각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는 이미 주어진 사회적 조직논리 및 

산업구조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양국의 자동차 산업 초기의 산업

구조적 특성을 밝힘으로써 사회중심 시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오히려 산업정

책의 차이가 상이한 발전경로를 낳았음을 주장한다. 

1. 한국과 대만의 자동차 산업발전구조 비교

일반적으로 한국과 대만의 산업구조는 각각 완제품 생산 대기업 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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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생산 중소기업 구조로 특징지어진다(임혜란, 1999). 한국과 대만의 자

동차산업은 양국의 이러한 차이를 잘 보여준다. <표 1>에서 보듯이 오늘날 

한국의 경우는 연간 약 400만 대에 달하는 자동차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세

계 6위의 자동차 및 부품 수출국이다. 반면에 대만의 경우는 자동차 생산량

은 연간 25만 대에 불과하며 수출액도 미미한 수준이나, 부품 수출 규모에 

있어서는 한국의 약 3분의 1 수준을 유지하며 북미, 유럽 등의 대체부품 시

장을 장악하고 있다. 한국이 대만에 비해 자동차 산업의 규모면에서는 절대

적으로 앞서 있으나, 유형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한국은 완성차 수출이 주

도적인 반면 대만은 부품 수출이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사회중심 시각의 주장처럼 기존 산업구조의 차이에

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본격적인 자동차산업 육성이 시작되기 전인 

1970년대 초반까지 한국과 대만의 자동차 산업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었

다. 두 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기술적 수준으로 볼 때, 완성차 생산에서는 대

부분 해외에서 생산된 녹다운(KD: knock-down; 이하 KD) 부품의 단순 조

1972 1988 2019

한국 대만 한국 대만 한국 대만

자동차 생산량(대) 18,648 22,102 1,083,655 275,725 3,950,617 251,304

자동차 

수출액(백만달러)
0 0 3,458 20 43,036 674

자동차 부품 

수출액(백만달러)
2 ?* 325 1,131 22,535 7,670**

* 구체적 수치는 확인이 불가. 한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Chu, 1994: 136).
** 28타이완 달러를 1달러로 환산.
자료: 상공부(1974), 한국자동차공업협회 ․ 협동조합(2005), 한국무역협회, OICA, TTVMA, World’s 

Top Exports, Wu(1991). 해당 수치는 다양한 자료들로부터 수집 및 종합하였다. 한국의 경

우, 1972년과 1988년 생산량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 ․ 협동조합의 자료에서, 2019년 자료는 

OICA 2019년 국가별 생산량 통계에서 수집했으며, 자동차 수출액 및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한국무역협회의 통계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했고 오직 1972년 한국 부품 수출액만 상공부 자

료에서 획득하였다(상공부, 1974: 88; 한국무역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 협동조합, 2005: 
945; OICA). 대만의 1972년 및 1988년 자료는 Wu(1991)의 논문에서 수집하였으며, 2019
년 생산량은 한국과 같이 OICA 자료에서, 부품 수출액은 TTMVA 누적 부품 수출액 자료에

서, 자동차 수출액은 World’s Top Exports에서 수집하였다(OICA; TTMVA; Wu, 1991: 
339, 343, 349; World’s Top Exports).

<표 1> 한국과 대만의 자동차 산업발전구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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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수준에 머물렀으며 부품산업의 수준도 미미했다. 내수 시장도 1970년의 승

용차 자동차 판매량 또한 1.5만 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작은 규모를 유지

하고 있었다(Chu, 1994: 148). 

그러나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두 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서로 다른 구

조를 갖추게 되었다. <표 1>에서 보듯이 1988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경우 완

성차 생산은 약 108만 대에 이르렀으며, 그 중 57만 대를 수출하였다. 반면

에 대만의 경우는 같은 해 완성차 생산이 27만 대에 머물렀다.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대만의 경우는 10억 달러가 넘는 수출

을 달성했으며, 한국의 경우는 그에 못 미치는 325백만 달러 수출에 그쳤으

며 수입은 그의 2배가 넘는 747백만 달러에 달했다(Chu, 1994: 126). 즉, 

1970년대까지만 해도 유사했던 두 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약 20년 동안 한국

의 경우는 완성차 조립업체를 중심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반면, 대만의 경

우는 부품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대만의 경우 70년대 이후 본격적인 산업육성정책이 시작하

기 전에, 자동차 산업이 특정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산업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국의 대기업 중심 구조와 대만의 중소기업 중심 구조

는 1950~60년대 국가건설 및 식민재산 청산 등 오랜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

되어 왔다(Fields, 1995). 그러나 이런 구조가 산업발전이 특정한 방향으로 

고착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기업이 존재할지라도 1970년대 중반 이후 한

국처럼 독자적인 모델을 생산하기보다는, 그 이전의 한국처럼 다국적 기업의 

하위 파트너로 위탁생산 방식을 추진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대만의 플라

스틱 산업처럼 중소기업의 저항 속에서도 국가가 강제적으로 합병하여 공기

업으로 전환하거나, IT산업처럼 미미한 중소기업을 대신해 공공연구소를 중

심으로 스핀오프를 통해서 산업을 고도화시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산업발

전의 방향은 기존의 제도 속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본 연구는 그 중 국가의 

산업정책 및 발전전략을 둘러싼 정치적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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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과 대만의 자동차 산업정책의 분화

1970년대 초반까지 유사했던 한국과 대만의 자동차산업 구조는 70년대 이

후 양국 정부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과 함께 변화하기 시작했다. 주목할 점

은 양국의 자동차 산업정책이 처음엔 유사한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나 1980년

대에 들어서면서 분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분화가 

어떤 정치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 수립된 한국과 대만의 자동차 산업정책의 내용과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과 대만의 본격적인 자동차 산업정책은 둘 다 1970년대에 시작되었으

며 두 나라 모두 완성차 중심의 산업구조 수립을 목표로 했다. 먼저 한국 정

부는 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중

화학공업으로 산업구조 개편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철강, 기계, 조선, 석

유화학, 비철금속, 전자’ 산업이 주력 수출 산업으로 선정되었고 자동차 산업

은 기계공업의 대표 분야로 포함되었다(국가기록원, 2015: 12-21). 이 시기 

수립된 한국 자동차산업 육성전략의 핵심은 ‘국산 고유모델의 개발’에 있었

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군소 조립업체를 폐쇄하고 4개의 주요 조립업체(GM

코리아, 아시아, 현대, 기아)에 고유모델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고유

모델 개발을 위한 투자계획서를 요구했다. 또한 ‘장기 자동차공업 진흥계획’

에 따라 국내 시장보호를 위한 승용차 관세의 대폭 인상, KD부품 관세면제 

철폐 및 투자 관련 대규모 차관도입의 승인을 통해서 고유모델 개발을 지원 

및 압박했다(한국자동차공업협회 ․ 협동조합, 2005: 198-205). 

대만 역시 1976년부터 7차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중화학공업뿐만 아니라 

수출을 주도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1978년 대만 정

부는 자동차 산업을 수출 산업화하기 위해 연간 완성차 20만 대 이상 생산

이 가능한 조립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 산업육성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1979년 발표된 ‘자동차 공업발전촉진방안(促進汽車工業

發展方案)’은 완성차 조립업계가 해외 다국적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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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받아 점차 국산화율을 높이려 하였다. 이를 통해 그와 연계된 부품업계

의 경쟁력을 제고해 수출 산업화하고 전반적인 기계산업의 고도화를 목표로 

삼았다(Arnold, 1989: 188-189). 이는 크게 트럭 및 디젤엔진과 승용차 두 

분야로 구분해서 진행되었다. 먼저 트럭 및 디젤엔진 차량 사업은 공기업인 

대만기계(台灣機械)와 GM과의 협상을 통해서 화동자동차(華同汽車) 합작회

사를 설립하였다. 승용차 부문에서는 이른바 ‘대형 자동차 공장’(大汽車廠案; 

Big Auto Plant; 이하 BAP) 사업을 통해 공기업인 중국제철(中鋼)이 중심이 

되어서 Toyota와 합작회사를 구성하려 했다(Chu, 1994: 156). 

그러나 양국의 자동차 산업정책은 유사한 위기에 직면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대만의 자동차 산업정책은 경제적 효율성 문제, 그리

고 해외 합작기업과의 협상 조건 조율 문제에 직면하여 기존 완성차 수출 중

심 정책을 포기하고 글로벌 부품 공급기지화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반면 한

국은 1970년대 말 경제위기로 중화학공업 과잉투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독자

적인 완성차 산업 육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결과적으로 완성차 수출 

중심 정책을 생산증대에서 수요증대라는 변형된 방식으로 지속하였다.

먼저 대만의 자동차 산업육성 초기정책은 트럭 부문과 승용차 부문 모두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화동자동차는 완성차의 가격이 일본 수입가에 비해 

65%나 비싼 등 심각한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하자 정부가 경제성 향상의 압

박을 가했고 이로 인해 2년 만에 GM이 투자를 철회했다(Noble, 1987: 697- 

702). BAP 사업 역시 2년간의 장기간 협상 끝에 Toyota와 협상 조건의 이

견으로 인해서 84년 9월에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天下雜誌, 1984/11/01).

그러나 대만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980년대 중반에 들어 경제 자유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생산 체계에 통합되어 다국적 기업의 지역 생산기지 및 전

략적 공급자 역할을 담당하는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이를 위해 대만 정부는 

1985년에 자동차 공업발전방안(汽車工業發展方案)을 도입하며, 기존의 보호 

조치를 완화해 해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국가가 연구개발(R&D)

을 지원함으로써 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강조했다(Chen, 1995: 29). 이

를 통해 정부는 기존의 국내 완성차 조립업계가 합병을 통해 대량 생산능력

을 키우거나 다국적 기업과 협력 속에 핵심 부품 생산에 집중할 것을 유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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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Chu, 1994: 159). 나아가 MOEA의 IDB는 엔진 및 섀시, 바디의 디자인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자국의 부품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였다. 그 

결과 대만의 자동차산업은 중소기업 주도의 위탁 주문자생산방식(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이하 OEM) 공급 및 대체부품 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출에 주력하게 되었다(Cunningham et al., 2005: 102-111). 

전략적 공급자로서 다국적기업에 의존하는 OEM 생산의 경험이 누적되면서 

대만기업들이 국제경쟁력 있는 생산 및 기술역량을 습득하고, 이후 그들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틈새시장인 구미의 대체부품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한편 한국도 1970년대 말 경제위기로 중화학공업 투자조정기를 거치며 독

자적인 자동차 산업 육성이 좌절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 내에서 

중화학공업 과잉투자와 경제성을 이유로 독자적인 자동차산업 육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는 

자동차 산업 정책의 초점을 생산능력 증대에서 시장수요 증대로 변화함으로

써 위기를 극복하였다. 정부는 내수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소형차에 대한 특

소세를 인하하고, 공무원 자가운전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자동차 부품 제조업계에 대해서는 계열화 추진을 계속하였다. 이후 1986년에

는 공업발전법을 입법하고 자동차 산업을 합리화산업으로 지정함으로써, 기

존의 업체별 생산차종 제한조치를 폐지하되 추가 기업참여를 방지하고 수입

자유화 조치를 유보했다(류석진, 1994: 200-202). 

그렇다면 왜 한국과 대만의 자동차 산업정책은 유사한 위기에 직면하여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는가? 다음 장에서는 1980년대 초 유사한 위기

에 직면한 한국과 대만의 자동차 산업정책이 왜 다른 방향으로 귀결되었는지

를 이해하기 위해 위기 속에서 누가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였고 왜 어떤 대안

이 우세하게 되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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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국과 대만의 관료정치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 한국과 대만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이 직

면한 위기는 본질적으로 유사했다. 둘다 후발국으로서 독자적인 완성차 산업

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것이다. 그러나 III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1980년

대 이후 두 나라의 선택은 달라졌다. 이러한 분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기존의 연구들은 대만의 자동차 산업 발전과정에서 국가 대표기업 육성에 

실패한 원인을 대기업 억제 및 중소기업 간의 수평적 계열화를 선호하는 사

회에 내재된 논리나 파편화된 국가 관료체제 및 비협력적인 국가-사회(기업)

의 관계라는 제도적 조건에 따른 결과로 해석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고

유모델 개발을 통해 국가 대표기업을 육성한 과정을 대기업과 수직적 계열화

를 선호하는 사회에 내재된 논리나 응집적인 국가 관료체제 및 협력적인 국

가-사회(기업)의 관계라는 제도적 조건에 따른 결과로 해석한다.

하지만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국가와 기업의 이해는 항상 동일하지

는 않으며 국가의 정책이 항상 사회에 내재된 논리에 따라 움직이지도 않는

다. 예를 들면 대만 정부의 민간 대기업 억제 경향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

것이 공기업 중심의 완성차 정책 실패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대만은 반도체

와 같은 IT산업의 육성 과정에서 국가연구기관 주도의 연구개발과 이후 스

핀오프(spin-off) 방식을 통한 전략을 추진한 바 있다(Amsden and Chu, 

2003). 또 1970년대 한국의 완성차 고유모델 개발 정책은 결과적으로 대기

업 완성차 중심 정책이었지만 이는 기존 시장 선두기업인 신진으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친 결과 오히려 후발 주자인 현대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부품

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 완성차 업체 중심의 산업구조가 확립된 것은 원래 계

획이 아닌 고유모델 개발의 성공으로부터 비롯되었다(김경미, 2017: 265- 

273). 

나아가 국가중심 시각의 주장과 달리 정책의 조정은 주어진 국가 응집성

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트 간 정책 경쟁을 통해 상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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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정당화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한국 

역시 국가 엘리트 간 정책 경쟁이 치열했으며 이 과정에서 독자적인 완성차 

산업 육성정책을 지속되었던 이유는 동태적 비교우위론과 수요 중심전략으

로의 전환을 통해 비판세력이 제시한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대만 정부는 BAP 사업의 실패 이후 중소업체를 

보호하는 기존 정책으로 회귀한 것이 아니라, 과감한 자유화를 통한 새로운 

산업육성 전략으로 전환했다. 

이 장에서는 자동차 산업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싼 관료 집단 내부의 정책 

경쟁과 사회세력과의 갈등 속에 특정한 대안이 만들어지고 정당성을 얻어가

는 과정을 통해 한국과 대만 고유의 산업 발전방식이 형성되고 공고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가 엘리트 간의 정책 경쟁, 

그리고 국가 엘리트와 민간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국가의 정책도 변화

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 행위자들의 이익도 변화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 사

회의 구조적 논리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형성되

고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1. 대만의 관료정치

1970년대 말 완성차 수출 중심의 자동차 산업정책을 수립했던 대만 정부

는 왜 1980년대 이후 부품산업 중심의 글로벌화 전략으로 전환했는가?

대만의 자동차 산업정책은 1970년대 독자적인 완성차 산업 육성을 골자로 

야심차게 시도되었지만 시작부터 정부 내부는 물론 민간 업계로부터 저항에 

직면했다. 먼저 정부 내부의 저항은 자동차 산업 육성의 목적과 실현 방법을 

둘러싼 관료 집단 간 이견과 경쟁으로부터 비롯되었다. 1978년 MOEA 장관

으로 자동차 산업 육성을 추진하던 손운준이 행정원장으로 발탁되면서, 중국

제철을 이끌던 조요동이 그의 뒤를 이어 산업정책의 주도권을 잡아 공기업을 

통한 완성차 중심의 수출산업화에 박차를 가했다. 조요동은 MOEA 기술관

료들과 함께 이전의 보호주의 하에서 안주하던 기존 업체들을 우회해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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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국제철이 직접 개입하는 방식을 추진했으며 손운준 내각은 81년 말에

는 그를 MOEA 장관으로 임명하며 힘을 실어주었다(Chu, 1994: 157). 조요

동은 기술관료로서 한국이 그러했듯이 대만도 완성차 수출 중심의 자동차 산

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MOEA는 개방(openness)과 더불어 강

력한 국가개입을 통해서 국내 자동차 업계를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

는 급진적 전략을 추구했다. 그 결과 정부는 1982년 말 중국제철이 Toyota

와 함께 5.5억 달러의 투자금을 바탕으로 86년부터 생산을 본격화하며 93년

에는 연산 30만 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춰 그 중 50%를 수출하는 자동차 

합작회사 설립을 발표했다(Arnold, 1985: 197). 조요동의 MOEA는 국가의 

주도하에 공기업을 통해 한국과 유사한 수출주도 독자적 완성차 생산을 중심

으로 부품 제조업계가 계열화 되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발전전략을 추진했

던 것이다.1

그러나 중앙은행장이자 CEPD 위원장이었던 유국화는 정치권 및 사기업

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보수적 경제관료로서 경제성이 불투명한 자동

차 산업에 대한 정부 주도 대규모 투자에 회의적이었다. 그는 기존의 보호주

의(protectionism) 하에 비교우위가 있는 부품산업을 보다 경쟁력 있게 발전

시키는 점진적 방식을 지지했다(Arnold, 1989: 197-198). 유국화의 CEPD는 

국산화율 및 기술이전 계획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며 MOEA의 정책을 견

제하고 중국제철과 Toyota의 협상을 지연시켰다. 이에 MOEA 산하 투자평

가위원회는 보수적 CEPD의 압박으로 Toyota가 제시한 투자계획에 대해 생

산량의 50% 수출뿐만 아니라 추가 조건으로 기술 이전에 관한 구체적 패키

지 그리고 90%의 국산 부품 사용을 요구했다. Toyota는 이러한 조건이 지나

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하며 협상과정에서 대립했다(Wade, 1990: 102; Arnold, 

1987: 195-196).

결국 정치지도자인 장경국은 두 세력의 대립 속에서 내각 개편을 단행하

면서 국가 주도로 국가 대표기업을 육성하려는 BAP 사업을 사실상 좌절시

 1. 현대자동차가 81년 말에 X카 프로젝트와 함께 울산에 연간 30만 대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을 설립을 본격화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계획이 성공했을 경우 대만의 자
동차 산업은 한국과 유사한 구조에 도달할 수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Chen, 1995: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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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협상이 진행 중이던 1984년 장경국은 조요동을 MOEA 장관에서 

CEPD 위원장으로 좌천하고 반대로 CEPD의 수장이었던 유국화를 새로이 

행정원장으로 선임하는 내각 개편을 단행했다. 이후 유국화 내각은 수출 할

당과 국산화율에 대해 타협 불가능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결국 Toyota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해당 합작 사업을 백지화하게 된다(Arnold, 

1989: 196-202).

관료 집단 간 경쟁에서 결국 어느 한 쪽이 우세하게 되는 데에는 실질권

력을 가진 정치지도자의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단순히 권력의 

향배에 초점을 두는 기존 관료정치 연구는 왜 권력이 특정한 대안으로 향하

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1978년 손운준을 행정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조요

동 및 MOEA의 독자적인 완성차 산업 육성정책을 간접적으로 지지했던 장

경국은 왜 80년대 초 정책 주도권을 조요동에서 유국화로 이전함으로써 정

책의 변화를 용인하였는가?

국가 엘리트의 정책 조정은 권력을 통해 실현하려는 정책 프로그램이 주

요 행위자들은 물론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1970년대 외교적 참사 속에서 장경국에게 중요했던 것은 국제적으로는 외교

적 고립을 해소하고 국내적으로는 ‘대만화’를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회복함으

로써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맥락에서 조요동의 시도는 

정당성 위기를 초래했다. 

우선 조요동의 돌출적 행동이 조요동 개인에 대한 장경국의 불신임을 초

래했다. 조요동은 82년 상부와 상의없이 대일무역적자 해소를 이유로 임의로 

일본상품의 수입제재를 통해 무역마찰을 일으키는 등 완고한 태도로 인해 장

경국의 눈 밖에 난 것이다(Arnold, 1985: 194). 외교적 고립 문제가 정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만에게는 이러한 독단적 행동이 용납되기 어려웠다. 

게다가 조요동의 시도가 정당성을 잃어간 과정에는 기존 업계의 저항과 

대안적 시도들이 역할을 했다. 먼저 국내 기업들은 국가 주도의 합작회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했다. 기존 업계는 합작회사 설립이 발표된 뒤 곧이어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의 평등대우 및 공정경쟁을 강조하며 이러한 시도가 이

미 과잉경쟁인 국내시장을 잠식해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항변했다(經



56   전선민 ․ 김경미

濟日報, 1982/12/28). 나아가 이들은 정책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투자를 증액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변화를 유도했다. 예컨대 유륭자동

차(裕隆汽車)의 경우 9만대 생산이 가능한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한국의 현

대처럼 오랫동안 MOEA가 요구해왔던 대만의 고유 자동차모델 개발을 추진

했다. 또한 현지기업과 합작을 통해 이미 대만시장에 진출한 Ford는 처음에

는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압박했다가, BAP 사업이 점차 진전되면서 전략을 

바꿔 대만에 수출 중심 투자를 확대하며 자신들의 글로벌 생산체계에 포함시

키겠다고 역제안했다(Chu, 1994: 157).

그러나 공기업 주도의 완성차 산업 육성 실패가 사회중심 시각에서 강조

하듯이 단순히 민간 업계의 저항 때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만정부는 

1966년 플라스틱 산업에서는 기업의 난립으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

는 유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공기업을 중심으로 사기업을 강제적

으로 통합한 전례가 있었다(Wade, 1990: 92). 이는 정부의 의지가 있었다면 

민간 업계와의 갈등은 얼마든지 조정 가능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대만 정부는 왜 자동차 산업에서는 1966년 플라스틱 산업과 같

은 강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는가? 이는 1970년대 말 대만의 외교적 고립 속

에서 ‘대만화’를 통해 정당성 회복을 추구하려 했던 장경국에게 사회와의 협

력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1971년 대만의 유엔 축출과 

1979년 미국과의 국교단절로 이어지는 외교적 참사는 국민당 정권의 위기를 

초래했다. 1972년 행정원장이 된 장경국은 이러한 정당성 위기의 상황에서 

정권의 생존 전략의 변화를 꾀했다. 국제적 고립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

자, 장경국은 미국으로부터 대외적 정당성을 찾았던 장개석(蔣介石)과 달리 

사회로부터 대내적 정당성을 구하는 대만화 정책을 추진했다(Wu, 2005: 

237-238). 

장개석 치하 국민당 정권은 망명정부(émigré regime)로서 미국의 지원 하

에 본토 회복을 최우선으로 추구했고, 국내적으로는 사회 안정을 목표로 대

만 사회의 일부 산업 자본가들을 포섭하되 정치적 저항세력으로 성장하는 것

을 통제했다(Gold, 1986: 72-73, 122-126). 반면 장경국은 취임부터 대만 사

회 내부의 단결을 강조하고 여론을 존중하는 정부의 공정한 통치를 통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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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을 얻으려 했다(Chiang, 1984: 12-15). 그는 정치적으로 본성인에게 주

요 직위를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해 국

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발전에 보다 직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Wu, 

2005: 239-243). 이전의 통치 안정과 사회 통제를 위한 국가의 경제적 개입

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경제성장 및 그 과실 분배를 통한 정당성을 얻는 발

전주의적 철학이 본격화된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과 발전전략들은 이

러한 ‘대만화’에 근간을 둔 발전주의 하에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했다. 그러

나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통합전략은 기업들에 의해 국민당의 또다른 

시장장악 시도로 해석되며 불공정성의 논란을 초래해 대만화 기조를 위태롭

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BAP 사업의 폐기가 그 자체로 유국화 내각의 주도권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그 역시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면서도 국가 엘리트들의 상충

하는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 

유국화 내각은 ‘보호’를 통한 부품산업의 점진적 발전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개방’을 통한 다국적 기업의 전략적 공급자 육성이라는 새로운 대

안을 추진했다. 이는 원래 BAP 사업을 주도했던 MOEA의 IDB 소속 기술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가능했다. MOEA 기술관

료들은 관료정치로 BAP 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경쟁자 도입의 압박이 

사적 자본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본의 다국적 기업이 해외 생산기지로서 대

만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대했음을 포착했다. 이로부터 이들은 다국적 기업

의 글로벌 생산체계에 통합되어 OEM 부품을 공급하는 전략적 공급자를 육

성하는 정책을 통해 생산기지의 직접투자 속에서 기술을 이전 받으면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수출도 촉진하는 기회로 삼으려 했다(Arnold, 1989: 

199-200; Chu, 1994: 158-160).

이는 정부 내 재정건전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유국화 등 경제관

료는 물론, 군사안보적 목적을 위해 지역거점 생산설비 및 다국적기업의 유

치를 희망하던 군부 및 국민당 보수파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었던 것이

다(Noble, 1996: 13). 독자적 국가 대표기업 육성의 실패로부터 대만 정부는 

오히려 글로벌 생산체계에 적극적으로 통합되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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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가의 과감한 투자가 제한된 대만의 상황에서 다국적 기업의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 및 기술역량을 높여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면서 동시에 불안정한 

대만의 안보 위기도 극복하는 전략을 추진한 것이다.

2. 한국의 관료정치

한국의 독자적인 완성차 산업 육성정책은 어떻게 대만과 유사한 위기에 

직면하여 폐기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는가?

1970년대 수출주도의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며 수립된 독자적인 완성차 

산업 육성정책은 1979년 경제위기와 이후 전개된 안정화 시책 도입의 정치

적 과정에서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다(윤홍근, 2013). 중화학공업 과잉투자, 

완성차 산업의 불투명한 경제적 효율성 등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 내부에서 

독자적인 완성차 육성 전략을 포기하고 다국적기업의 하위 파트너십 전략으

로 전환하자는 대안이 유력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 엘

리트 간 정책 경쟁과 국가와 완성차 업체 간 갈등의 과정을 거쳐 오히려 국

내 완성차 업계 주도의 자동차 산업 구조를 확립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주

목해야 할 점은 권력의 유무로 정책 조정의 결과를 설명하는 기존 관료정치

의 주장과 달리 이러한 결과가 당시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김

재익과 경제기획원의 의도가 아니라 이에 저항했던 서석준의 상공부가 새로

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데 있다. 

1979년 박정희 사후 전두환의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주도권을 잡은 

김재익 및 경제기획원은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을 통해 자동차 산업에서 국가 

대표기업 육성을 포기하고 이를 다국적 기업으로 이전하려 했다. 이들은 당

시 자동차 산업이 부족한 국내 수요에도 불구하고 과잉 투자되었으며,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도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을 통해 규

모의 경제를 실현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당

시 위기를 겪고 있던 기아를 중형차 생산에 전문화하고 현대와 새한(대우자

동차의 전신)의 일원화를 추진했다(신국환, 1994: 358-360). 그러나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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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김재익 및 경제기획원 세력이 이면에 의도했던 바는 국내 완성차 생산을 

대우의 합작회사인 GM이 통제하게 해 독자적 자동차 산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구조조정 차관을 교섭 중이던 세계은행의 지지를 받는 것으

로, 세계은행은 비교우위론에 따라 이를 차관제공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들은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한국이 이미 오랜 기간 발전한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포기해야 하며 차라리 부품 업계위주의 발전이 타당하

다고 주장한 것이다(이장규, 1991: 80-84; 류석진, 1994: 193-195; 한국자동

차공업협회 ․ 협동조합, 2005: 221).

경제기획원의 이러한 입장은 사실 1970년대 중반 중화학공업화 및 자동차

산업 육성정책 수립 초기부터 지속된 것이었다. 당시 이들은 경제적 효율성

의 관점에서 수입대체 중심의 점진적인 중화학공업화를 주장했다. 이들도 노

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기본적으로 현재 비교 우위인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후방연계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경제 안정을 해치지 않게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

장했다(경제기적편찬위, 2013: 279-281, 296-297; 김흥기, 1999: 258-260). 

반면에 오원철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비서실 및 상공부는 기술생산적 관

점(또는 엔지니어링적 관점)에서 수출 중심의 급진적인 중화학공업화를 대안

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한국의 좁은 내수시장으로 인해 경제성을 갖기 위해

서는 수출산업화를 목적으로 처음부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단위의 

생산공장을 건설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기업을 지도하여 계

획적인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오원철, 2006: 145-146, 154-161). 

당시 정치지도자인 박정희가 경제기획원의 안이 아니라 상공부의 안을 지

지함으로써 1970년대 수출주도의 중화학공업화와 그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시작될 수 있었다. 이는 국내외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박정희

가 북한과의 체제대결을 통한 정당성 확보를 강조했으며, 상공부가 제시한 

대안이 자주국방과 수출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었기 때문이다(Jeon, 1994: 566-574). 이후 이들은 전후방연계를 통한 통합

적 발전효과를 가져올 자동차 산업에 역점을 두며 독자적 수출경쟁력을 갖추

기 위한 고유모델 개발 및 국가 대표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했다(오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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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538-540).

주목할 것은 박정희 사후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역시 경제

정책의 전권을 주었던 김재익과 경제기획원의 안이 아니라 상공부의 안을 채

택함으로써 현대자동차라는 국가 대표기업을 존속시키며 독자적인 완성차 

산업 육성을 지속했다는 것이다. 전두환은 왜 경제기획원의 안이 아니라 과

잉투자 논란이 된 중화학공업화의 주도 세력이었던 상공부의 안을 택했는가?

전두환에게 사회적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

제였다. 우선 재벌과 안정적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

여주는 것이 재벌의 대표인 정주영의 전경련 회장 유임으로, 전두환은 구질

서 타파를 위한 ‘사회정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이러한 기업가들의 반란을 

묵인했다(이장규, 1991: 113-114). 그런데 경제기획원의 시도는 기업의 강력

한 저항에 부딪혔던 것이다. 현대는 경제기획원의 투자조정 계획과 다르게 

발전설비가 아닌 자동차 산업의 지속을 원했다. 당시 현대는 자동차가 OEM

방식인 발전설비에 비해 고정생산 업종이라 더 안정적이라 보았으며, 무엇보

다 79년부터 30만 대 규모의 공장신축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다(이장규, 1991, 87; 정세영, 2000: 263-266). 자동차 일원화를 위한 현대와 

GM의 협상도 파행을 맞았다. GM이 경영권을 위해 새로운 회사의 지분을 

50%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고유모델을 통한 독자적 수출을 주장하는 현대

에 대해 자사의 월드카 모델 위탁생산을 요구했기 때문이다(신국환, 1994: 

362; 정세영, 2000: 269-271).

나아가 자동차 산업을 바라보는 여론 또한 국민차를 생산하는 국가 대표

기업의 지속을 지지하였다. 투자조정 발표 이후 GM이 50% 지분과 경영권

을 요구하는 사태에 대해서 언론은 이전의 GM의 행보 속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종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매일경제, 1980/08/29; 조선일보, 

1980/10/22). 박정희 정권 하에 추진된 고유모델 개발과정을 겪으며 자동차 

산업에서 고유모델 개발 및 국가 대표기업 존립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효

율성의 논리를 넘어선 국민경제 전체 관점에서 독자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인정받았던 것이다. 불법적으로 집권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전두환 역

시 경제성과를 통한 결과적 정당성 확보가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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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신고전파식 논리에 기초해 기존의 발전주의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전선민 ․ 김경미, 2020).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 산업이 갖는 막대한 후방연계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기술생산적 측면을 고려할 때 국산화에 기반한 고유모

델 생산지속이 필수적이며 현대의 주도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국민경제 발전

에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전두환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매일경제, 

1981/01/09; 전두환, 2017: 198-199).

그러나 결정적으로 전두환이 상공부의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서석준의 상공부가 경제기획원의 과잉투자 및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자동차 산업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설비투자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

로 전환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서석준 장관을 중심으로 

재편된 상공부는 경제기획원에 대항하여 동태적 비교우위론을 통해 자동차 

산업 육성의 논리를 제시하고, 경제기획원의 비판을 수용하여 기존의 생산증

대 정책에서 수요증대 정책으로 전략을 변경하였다. 상공부와 그 산하 산업

연구원은 기존의 경제기획원의 정태적 비교우위론을 비판하며 생산주기

(product life cycle) 모델에 기반한 동태적 비교우위론을 제시하였다. 즉 비

교우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며 특히 일본의 자동차 생산이 

정점에 달한 이상 조만간 한국에도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역설한 것이다. 

나아가 상공부는 역으로 자동차 산업 발전방식으로 내수증대를 통한 국제경

쟁력 강화와 이를 위한 세제개편을 주장했다(한국자동차공업협회 ․ 협동조합, 

2005: 221-225). 상공부는 비교우위가 올 때까지 경쟁력을 키우되, 과잉투자

에 대한 경제기획원의 비판을 수용해 생산능력 증대가 아니라 수요증대 정책

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독자적인 완성차 생산을 급진적으로 포기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전두환

으로서는 한편에서는 GM의 월드카 생산을 허용하며 경제 자유화 논리에 따

라 경쟁을 촉발하면서도 동시에 수요 중심의 지원책을 통해 국내 자동차 산

업 육성을 지속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대안이었다(전두환, 2017: 199- 

201). 결국 김재익 및 경제기획원도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정부는 자동차 관

련 특소세를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1983년에는 공무원 자가

운전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당시 김재익 경제수석이 장악하고 있던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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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서실을 중심으로 추진된 것으로, 이들 역시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되 

기존의 과잉투자를 낳는 방식이 아닌 수요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을 수용한 것

이다(정홍식, 2007: 37-39). 비록 위기를 맞이했지만 한국의 경우는 관료정

치를 통해 변형된 방식으로 산업정책을 지속하면서 경제 자유화 속에서도 국

가 대표기업 육성전략을 이어나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과 대만의 자동차 산업발전 과정을 비교하면서 두 나라가 

유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산업정책을 통해서 상이한 경로로 발전

해온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산업정책의 수립과 조정을 둘러싼 국가 엘리트 

간의 정책 경쟁과 국가 사회 간 정치적 상호작용의 과정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두 나라의 상이한 산업발전 방식이 사회중심 접근의 주장과 달리 사회

적으로 내재화된 논리가 아니라 국가 주도적 산업정책의 수립과 조정의 과정

에서 형성된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부의 조직적 응집성과 

국가-기업 간 협력 관계에 초점을 두는 기존 국가중심 연구들과 달리 산업정

책이 관료 집단 간 경쟁을 통해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

로운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권력의 유무에 주목하는 기존 관료정치 접근이 왜 

권력자가 특정한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관

료 정치는 단순히 누가 더 많은 힘을 지니고 있는 가의 문제를 넘어서 자신

의 대안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 지의 문제임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는 발전과 성장에 관한 비교정치연구에서 구조나 제

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제약 속에서도 다양한 발전의 방향이 가능하며 

이를 구성하는 정치적, 담론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밝힌 데 연구의의가 있

다. 특히 국가는 단일한 행위자가 아닌 주도권을 경쟁하는 상이한 엘리트들

이 경쟁하는 공간이며, 이들의 정당성은 단순히 특정 사회 세력의 이익을 대



 관료정치와 산업발전의 정치경제   63

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설계자로서 국가 생존 및 지배의 정당성을 

가져오는 데에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다만 한국과 대만의 발전전략을 구성

하는 또다른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논의와 비교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

여 다양한 가능성의 측면이 풍부히 논의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

적될 수 있고 이는 추후 연구로 보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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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omobile industrial policies in the two countries. Korea aimed to establish 
internationally competitive national champions by vertically integrating domestic 
firms, while Taiwan targeted niche market and fostered strategic suppliers for 
multinational companies by integrating into their global production system. 
However, unlike previous state-centered studies that focus on the cohesiveness and 
power distribution within the state,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 differentiation of 
the automobile industrial policies of the two countries, which started with similar 
goals, is the result of efforts to justify their policies within the state as well as socially 
in the competition between bureaucrats over the initiative of the policies.

Keywords: automobile industry, industrial policy, bureaucratic politics, Korea,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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